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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2026. 9. 1.(화) 배포 즉시

1. 관련 기사
□ 9.1.(화) 한국경제, 근기법 “하청 임금지급, 원청이 챙겨라” … 노란봉투법 ‘함정’ 될 수도
2. 설명 내용
□ 근로기준법상 임금구분지급제('27.1.1. 시행 예정)는 다단계 도급 구조에서 

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제도로, 
 ㅇ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도급 금액 중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

지급하고, 수급인이 그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실제 지급했는지 확인
하도록 하는 제도임

 ㅇ 기사의 언급과 달리, 정부는 이미 임금구분지급제의 적용 업종을 건설업과 
조선업으로 정하고, 그 범위 등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
입법예고(8.20.∼9.29.) 중에 있음

□ 기사에서는 임금구분지급제 도입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
으로 이어진다고 언급하고 있으나, 

근로기준법상 임금구분지급제는 다단계 
도급구조에서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제도로, 
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성 판단과 별개의 제도입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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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노동조합법상 원청, 도급인 등이 하청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 인정되기 
위해서는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‧구체적으로 지배‧결정
할 수 있어야 하는바,

 ㅇ 다단계 도급 구조에서의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
임금 지급 여부를 도급인이 확인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의무를 부여하는 
임금구분지급제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인정은 입법의 목적과 내용도 상이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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